in L||
T = HEE 5
S il B oy R oo
B 2 aagy A o o o
< ] i mu
=T o i oy jo ofl o el T o
N _ Ho o T K N - K
wir e ol ol ® T =B
0J < H & M =0 ~ E % LS
© iy % [ i _ S
1 3 Mmoo ol — —
m-l_ _|_I R Ok - gl rd o - _._._._ﬁ
E] mr Ki o__.__ EL |nru —_ K
= nA i <y OF U H <« < N5 o Y
e H_._ — 70 0 ._I.OI - :_O -— o Mro OHH_V
o < | o = W, 5= NS
= 3 N MO E KK
5 H | ™ o x 8N R L 5RO
g £ TR 3 o X IR
=< o N T s d g uk N o = = N
ST = ® 5 > M om o S F o2 m
o e o =< N ._I_OI 10
7L [o) e - - _ -
K R DS ow o o #3000
B0 =< T o < A5 = o T ®
o — W HE < 5 8 0y ur %s o O 2
o. K80 - K o5 & ~ o = B8 -
Hr T X n = o 8 Bl o N pf
<l E] of =~ K o & moo o B
<0 w5 KR R = T
Ljo = & oy ooz M S S om < &
N = = & @ g R H g uo .
~ D o B ou Ko W O 0w
P 70 = H N M K H N — o UK i
— r g % EOOF : g K S b
L4 wo W = = __ © — & ©© ™
N P - = N of o &R K
N < oF zm & X o — ® o A
3 < 35 O ol = KO
S FH LSRRl = o F R T
W — m_._._lm w_,. m_/_. nnw ol — < E_m M W Wn L
oFJ S ol yr = ol 4 x
FI ok L mE Y & ol @ -
= NEBREZE| T = ©
9 3 M T ol i 88 ~
-

S ol A

n

te{CH2b Of==0f X2 1

2023. 8. 19.

—

—

| SH At

i



=
o
40
4

=
L

=
=

X
o

_I

o
[

104, ?I%|

—

o
[

H
20

(o]
=]
S

IX|HH 104, F

O
=x
<E

—

O
MAE ME22ZM Mgl 2

QIO A &elel 1ot

W KT -

-

N

4
100

| X £
o

)
[

10| Al &elel 1nof7t

o
;

|20

I

ol

10

ol

<
ofl

e

30
ot

-

N

B

<0

ofo

i
[N

W]

_

ud
Tl

7

ol

<0
ofl

._|m|_

A8l

Hof| =22t

C
[

¥

o
[



wjr

—_

._|m_
EE

Ljo

HO| melof CHsHo

&

olo

ol
-

AR FH HAZK

oo



	[240829 선고] 보도자료 2024도9772 (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살인) 사건)
	개요
	(내용없음)
	1. 사안의 개요
	가. 공소사실의 요지 
	(내용없음)
	▣ 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｣ 위반(강간등살인)
	● 피고인은 2023. 8. 17. 관악산 등산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미리 구입해 둔 너클 두 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,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눌러 심정지 상태로 만든 후,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경사로 아래 방향으로 끌고 가던 중 경찰관에 체포됨  
	● 피해자는 2023. 8. 19.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 
	●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함   




	2. 소송경과 
	(내용없음)
	(내용없음)
	▣ 제1심 ➠ 무기징역, 몰수,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, 취업제한 10년,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
	●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됨 
	●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

	▣ 원심 ➠ 쌍방 항소기각 
	●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됨 
	●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
	●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은 정당함 




	3. 대법원의 판단 
	가. 쟁점 
	(내용없음)
	▣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
	▣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
	▣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위법한지 여부


	나. 판결 결과 
	(내용없음)
	▣ 상고기각(원심 수긍)


	다. 판단 내용 
	(내용없음)
	▣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
	●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｣ 위반(강간등살인)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
	●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,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

	▣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
	●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








